








Executive Summary

□ 해양경찰청은 어업자원 보호, 평화선 수호 및 해양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출범하여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속되어 1979년 인천으로 전진 배치되어 유지되어 왔음

□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건의 구조실패로 같은 해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 및 세종시로 이전되었으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해양경찰청의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이 결정됨

□ 해양경찰청 본청청사 이전계획이 11월 중 추진됨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권역내 타 

지자체에서 중부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입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인천 존치의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 비교, 권역 현황(EEZ 및 NLL, 구역내 대상선박 및 연안여객항로 

현황, 해역별 해상사고 분석, 대상해역 면적), 효율성 및 비용의 측면에서 쟁점을 논의함

□ 연구결과 해양경찰청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은 행정과 현장업무로 구분되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은 한중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는 첨예한 갈등 지역으로 인천의 지방해양경찰청의 존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해양경찰청의 주요 관리 선박, 연안여객 항로, 해역별 해상사고와 범죄발생 건수 

및 관할구역과 관제구역의 면적 분석결과 인천권역에서 가장 많은 수요처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해상교통량과 해·수산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어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함

□ 더불어 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회·물리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타 지방해양경찰청의 이전 시 유사한 문제(인프라, 교육여건 등)로 인한 논의가 존재함

□ 중부해경청의 입지결정은 단순 규제방식의 균형발전의 논의보다는 지방해양경찰청 본연의 

역할인 국방, 안보, 치안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함

□ 현장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지는 인천으로 판단되며 기존 해양경찰청사와 해경본부가 

인천에 위치했었다는 점 역시 인천이 해양경찰의 중심 기지로써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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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방, 외교, 통일, 치안 등 국가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해야 한다’라는 헌재판결과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첨예한 갈등지역으로 신속한 대응과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해양경찰청의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이 결정됨

2.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연혁 및 개요

○ 2014년 11월에 국민안전처 신설과 함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청하였다가 2017년 

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함

- 기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여수부터 평택까지의 2,487㎞ 해안선을 관리하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과 NLL 안보상황 대처 등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어 서해 중부권역을 담당할 

지방청이 필요하였으며 위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인천에 위치를 확정함

 

구분 세부 내용

지역 

특성

∙ 상선출입：대표항인 인천, 평택항은 무역항으로서 상선(화물선, 유조선 등)의 출입 빈번

∙ 유도선운항：관할 내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 행락철 관광객 및 낚시승객 등 유·도선 운항 다수

∙ 낚시：남항, 연안부두는 주말 낚시어선 이용객 및 낚시객 다수

∙ 주요어업관련：3월-6월, 9월-10월 연평항은 꽃게잡이철로 자망(닻자망, 유자망)의 출·입항 다수

∙ 관광：전곡, 오이도항 인근은 전곡마리나, 빨간등대 등 주요관광지와 해산물 먹거리로 관광객 다수

∙ 레저：전곡항, 대천해수욕장(성수기) 수상레저 이용객 다수

∙ 해수욕장：대천, 을왕리 해수욕장은 여름 피서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관광객 다수

중점 

업무

∙ NLL과 인접해있어 어로한계선 이남 특정해역 조업통제 및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어로보호, 여객

선안전관리 등 해상치안 질서 유지

∙ 선박 출·입항 통제 및 인원·응급 복구물자 해상운송 지원, 해상경계태세 강화

∙ 연중 낚시객이 많아 주간 방파제 등 낚시객 안전관리

∙ 여름철 해수욕장(대천, 을왕리) 이용객이 많아 안전관리 지원 및 사고예방업무

∙ 연안해역(갯벌, 갯바위 등) 체험 이용객 사고예방활동 업무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구조거점파출소 운영 업무

∙ 성수기 및 상시 수상레저 이용객 안전홍보계도 및 주요 출·입항 항포구 안전관리 업무

자료：중부지방해양경찰청(2018)

<표 1>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지역 특성 및 중점 업무 내용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 해양경찰서로는 보령, 태안, 평택, 인천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있으며,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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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전 이슈

○ 해양경찰청 본청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경찰청으로 바뀌고 

청사를 송도로 다시 옮기는 '인천환원 계획'이 11월 중 추진됨에 따라 중부지방해양

경찰청은 임시 보금자리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IBS타워로 청사 이전을 마치고 31일 

업무를 개시함

○ 최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권역내 타 지자체에서 중부청 이전을 주장하며 청사 이전 

요구조건으로 면적 1,000평 이상, 초기근무인력 120명 이상, 대단위 아파트 근거리 

위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토지 무상사용 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2014년 지방자치법 제122조 3항과 4항에 의거 국가기관 이전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하며, 기관 신설, 확장, 이전 위치 선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됨

○ 지방해양경찰청의 입지는 철저히 지역적 특성과 본연의 중점 업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대한 입지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Ⅱ.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입지 타당성

1.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 기능 비교

○ 현재 인천 관내에는 인천해양경찰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동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시 해양경찰청과 그 산하기관이 인천지역에 동시에 위치하게 

되어 업무의 중복성이 발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그러나 관련 법제와 조직도 및 업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은 그 

업무의 범위는 행정과 현장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법(대통령령 제29130호)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리 및 계획, 지휘,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조직도에 따른 업무특성을 살펴보면 지방청에는 항공단, 특공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있어 

관할 해양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입지 제언

4

 

<그림 1> 해양경찰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조직도 비교

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권역 현황

1)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 단속 현황

○ 배타적 경제수역(EEZ) 허가 어선들은 배정된 어획량을 초과하여 수확하기 위해 어획량 

축소신고나 입출역 위치 허위통보 등 불법행위를 지속

- 특히,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우리수역을 

집단으로 침범하고 불법조업 시도 및 쇠창살 철망 등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고 검문검색에 

저항하고 도주하는 일이 다수 발생

 

(단위：척)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나포 344 291 300 245 378 248 160

배타적 

경제수역

소 계 312 260 266 221 367 225 151

무허가 129 72 115 77 69 63 19

제한조건 위반 등 183 188 151 144 298 162 132

영해침범 32 31 34 24 11 23 9

자료：e-나라자표(2018),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황

<표 3>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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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어선의 NLL 북쪽 회항 시 군사충돌 우려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어민도 보호하지 못하고, 불법 조업 어선도 단속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 영해와 해양주권 수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중국어선들이 주로 작업하는 야간에는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NLL과 EEZ 인근에 이를 관리리하고 감독 할 수 있는 해경의 필요성이 증대됨

○ 중국어선 단속현황은 EEZ어업법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여 사법처리한 

것으로 단속해역에 따라 EEZ해역과 NLL해역으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음

 

(단위：척)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432 381 370 534 467 487 341 568 118 247

EEZ해역 391 332 327 504 426 447 316 543 88 230

NLL해역 41 49 43 30 41 40 25 25 30 17

주：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NLL(northen limit line) 북방한계선

자료：해양경찰청(2018), 해양경찰 나라지표

<표 4> 중국어선 단속 현황

○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단속은 해양에서 주권 행사의 일부로 국가 공권력의 증명적인 

역할을 함. 따라서 타국 어선이 불법조업시 범죄행위임을 나타내는 반증이 될 수 있음

○ 현재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강화로 외국어선이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법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 및 벌칙조항(벌금) 상향으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자국어선의 

피해 현황 감소 예정이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자국민 어업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

○ 더불어 대북관계개선으로 인한 남북 화해모드가 확산되고 있으나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서해에서 NLL이 아닌 자신들이 그은 해상 경계선인 경비계선을 지키라는 경고 

방송을 20여 차례 실시하였으며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한 9월 19일에도 경고 

방송실시함

- 이는 경비계선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앞으로 평화수역 설정 과정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되고 있어 위 지역에 대한 경비태세는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과 상시적 경비태세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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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Z해역) 최근 5년간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총 1,079척이며, 이로 인한 

담보금은 총 644억원에 달함

* ’14년 5명, ’15년 20명, ’16년 16명, ’18년 8월 1명, 지난 5년간 총 42명 중국선원 구속

- 우리 해경 단속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중국 어선들은 금어기가 풀리면 마치 해전을 

벌이듯 대규모 선단을 꾸려 출항하며, 불법어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저인망 어선들이 

제주 남해 먼바다에서 물고기가 올라오는 길목을 차단해 싹쓸이 불법 조업을 일삼음

- 최근에는 지우개로 지우면 글씨가 사라지는 특수펜을 이용해 조업 일지와 어획량 등을 

허위로 작성함. 조업일지와 어획량이 같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은 고기를 

운반선으로 옮긴 뒤에 조업일지를 조작하기도 함

- 앞서 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통해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지난해 대비 40척 

감축한 1,500척으로 합의함. 그러나 중국 정부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무등록 

어선이 매우 많으며, 허가받은 어선들도 어획량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함

○ (서해 NLL) 10월부터 중국의 금어기 해제로 인해 NLL 인근 해역 불법조업 단속 강화

-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NLL 인근 해역에 경비함(500t급) 3척과 고속정(10t급) 2척을 배치한 

해경은 불법 중국 어선 규모에 따라 경비함정과 특수진압대를 늘릴 계획

-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지난해와 비슷한 50~60척 정도로 파악됨

○ 옹진군 연평도 어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사례

- 2016년 6월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함

-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연평도 북동쪽에 해당하는 망향전망대 앞 해역에서 중국어선 

약 80여 척이 막바지 밤샘 불법조업 중에 오전 5시56분 무렵 어선 A호(7.93톤·연안자망) 

등 연평도 어선 5척이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연평도에 입항한 뒤 해경에 인계함

- 이들 중국어선은 NLL을 0.6㎞가량 침범(배타적 경제

수역 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으며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꽃게 싹쓸이 불법조업을 해경과 

해군이 막아주지 못한 데 따른 자력구제의 차원이라 

주장하였음

<표 5> EEZ해역과 NLL해역의 최근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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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선박 및 연안여객항로 현황

어선 및 레저기구 현황

○ 해양경찰청의 주요 관리 선박은 어선과 레저기구이며, 수도권역은 전체 대비 12.6%를 

차지하고 있음

- 어선은 2016년 기준 총 66,970척으로 이중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약 5.6%인 

3,740척이 등록하였음

- 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2017년 기준 전국 27,103척으로 이중 약 30%가 

수도권에서 등록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임

 

(단위：척)

구분 합계 수도권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서울 인천 경기

등록어선1) 66,970 3,740 - 1,819 1,921 3,570 873 2,843 5,833 3,14326,709 3,40114,469 1,942

수상레저기구2) 27,103 8,074 2,170 1,349 4,555 1,827 693 1,640 584 2,164 672 2,115 2,057 4,184

합계 94,073 11,814 2,170 3,168 6,476 5,3971,566 4,483 6,417 5,30727,381 5,51616,526 6,126

자료：1) 수산정보포털(2018), 등록어선통계(2016년 기준)

2) 해양경찰청(2018), 내부자료(2017년 기준)

<표 6> 등록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지역별 등록 현황

○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 여가시간 확보 등으로 인해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의 범위가 

육상에서 해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중 수도권역은 전국에서 31%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명)

구 분 계 지역별 비중(2017년)

2011년 13,413

2012년 14,233

2013년 13,973

2014년 13,422

2015년 15,059

2016년 16,511

2017년 21,596

연평균 증가율 8.3%

자료：마리타포털(2018), 수상레저통계 17 기준 현황

<표 7> 레저선박 조정면허 취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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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 항로 현황

○ 전국의 연안여객 항로는 총 107개 항로가 있으며, 인천지역에는 일반 항로 11개, 보조 

항로 3개가 있음

○ 2017년 기준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총 16,910천명이며, 이 중 8.7%가 인천지역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였음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지역인 대산의 경우 항로수 7개, 이용객 566천명으로 인천과 

비교해 항로 수에서 1/2, 이용객에서 1/3배 정도의 규모로 파악됨 

 

구분 항로수(개) 이용객(명) 항로도

부산 2 58,062

인천 14 1,471,731

여수 17 2,287,705

마산 13 2,310,714

동해 2 374,848

군산 5 279,752

목포 39 6,819,428

포항 4 628,199

대산 7 566,448

제주 4 2,112,974

합계 107 16,909,861

자료：한국해운조합(2018), 2018 통계연보

<표 8> 연안여객선 항로 및 이용객 현황(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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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역별 해상사고 및 범죄 발생 분석

해역별 해상사고 건수

○ 해역별 해양사고 2017년도를 기준으로 5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전국 해양사고 건수는 2013년 기준 126건에서 2017년 305건으로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 기준 인천은 부산, 울산, 목포 및 장항·군산항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단위：건)

해역 상세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국내

개항 

및 

진입

수로

인천항 및 진입수로 12 14 22 37 22 107

장항항,군산항 및 진입수로 6 12 12 24 24 78

대산항 및 진입수로* 4 1 6 5 3 19

평택항, 당진항* 7 1 5 11 10 34

목포항 및 진입수로 9 15 14 24 31 93

여수항, 광양항 및 진입수로 13 6 11 13 27 70

삼천포, 통영항, 통만, 견내량수로 3 3 56 20 17 99

마산항, 진해항, 진해만(가덕수로) 8 7 25 28 5 73

부산항 및 진입수로 35 45 66 86 52 284

부산거제수역(옥포, 장승포) - 1 2 - 2 5

울산항(미포만포함), 포항항 19 25 58 47 52 201

동해항, 묵호항, 속초항, 삼척항 4 5 9 11 4 33

제주항, 서귀포항 - 7 5 8 26 46

기타개항** 6 3 17 22 30 78

계 126 145 308 336 305 1,220

영해

동해 110 112 206 250 279 957

서해 366 405 546 579 743 2,639

남해 293 425 783 807 958 3,266

총 계 895 1,087 1,843 1,971 2,285 8,081

주：* 대산항, 평택․당진항, 기타 개항은 2013년도에 접수된 사건부터 분류 

   ** 기타개항(9개)：경인항,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고현항, 호산항, 옥계항

   ※ 해역분류：‘영해’는 개항, 지정항 및 진입로를 제외한 영해내임

자료：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표 9>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 지역인 인천, 평택, 태안, 보령 해역을 비교해 보면 인천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평택·당진항의 경우 34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약 3배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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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과 보령의 경우 기타개항 포함됨

* 전체적인 해양사고 건수의 급증원인 중 하나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 및 중앙해양안

전심판원의 통계 일원화 및 통계집계 강화 조치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는 해양경찰청에 통보

되지 않던 소형어선･레져기구 사고가 통계에 산입됨에 있음

해역별 해상 범죄 발생건수

○ 2013년 기준 범죄 발생건수는 부산해양경찰서가 가장 많은 7,269건으로 총 발생 범죄 

건수 대비 14.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여수해양경찰서 6,477건(12.6%), 

군산해양경찰서 5,639건(11.0%), 인천해양경찰서 4,337건(8.4%) 순임.

- 치안수요 현황을 보면 해상교통량과 해·수산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어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서·남해 관할의 범죄발생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동해안 관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건)

구분 계 형법범 특별법범 발생비율

계 51,441 11,628 39,813 100.0%

본청 46 28 18 0.1%

인천 4,337 1,220 3,117 8.4%

동해지방청

지방청 948 704 244 1.8%

속초 764 54 710 1.5%

동해 820 186 634 1.6%

포항 1,741 136 1,605 3.4%

서해지방청

지방청 1,681 346 1,335 3.3%

완도 2,655 1,102 1,553 5.2%

3,854 464 3,390 7.5%목포

군산 5,639 3,906 1,733 11.0%

태안 1,415 149 1,266 2.8%

평택 1,386 112 1,274 2.7%

남해지방청

지방청 2,057 283 1,774 4.0%

울산 1,133 59 1,074 2.2%

부산 7,269 1,596 5,673 14.1%

창원 1,020 196 824 2.0%

통영 4,155 317 3,838 8.1%

6,477 504 5,973 12.6%여수

제주지방청

지방청 402 42 360 0.8%

제주 2,087 126 1,961 4.1%

서귀포 1,555 98 1,457 3.0%

주：2014년 해양경찰청의 해체 이후 발간이 중단된 상태임

자료：해양경찰청(2014), 2014 해양경찰백서

<표 10> 관서별 범죄발생 현황(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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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해역 면적 현황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법(대통령령 제29130호) 제25조(명칭 등)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중 해역은 총 47,701㎢임

- 인천지역의 인천해양경찰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관할구역은 27,820㎢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의 58.3%인 것으로 나타남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는 총 6개의 해상교통관제(VTS)1)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제구역 면적은 총 9,107㎢임.

 

(단위：㎢)

구분 관할구역 면적 구분 관제구역 면적

인천권역

서해5도특별경비단 17,630

인천권역

경인연안VTS 4,746

경인항VTS 48
인천해양경찰서 10,190

인천항VTS 598

합계 27,820 합계 5,392

평택해양경찰서 5,163 평택항VTS 488

보령해양경찰서 2,838 대산항VTS 990

태안해양경찰서 11,880 태안연안VTS 2,237

총계 47,701 총계 9,107

자료：해양경찰청(2018), 내부자료

<표 1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 및 관제구역 면적 현황

3. 직원복지 및 이전에 따르는 비용

1) 사회적, 물리적 비용

○ 인천지역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신설될 때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과 NLL 안보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이란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이를 타 지역으로 이전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현재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것임

○ 본청과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수도권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실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간부급 직원들이 수시로 서울 

출장을 오가는 탓에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음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Vessel Traffic Service System)：레이더, VHF, AIS 등을 이용하여 항만 또는 연안해역의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구역 내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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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전체 출장횟수(28.3%)와 출장비

(36.2%)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국회 예산정책처, 2016)

○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과의 

업무 관련성이 크기2) 때문에 수도권과 가까운 인천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을 

높일수 있음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비용은 크게 청사건축비(임차비)와 이주직원 지원비용으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청사신축비용을 포함한 이전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때문에 대부분 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 비용 혹은 임차비용으로 재정부담 하였음.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과거 해양경찰청 건물에 입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해양

경찰청의 인천 환원으로 임시 거처로 이전한 상태임. 때문에 청사건축비를 마련하는데 

높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바닷가에 있어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고 현재 이용중인 

중구 영종도 회전익항공대 청사로 우선순위로 이동할 계획3)임

○ 지방이전시 교육·문화·생활·교통 인프라 부족에 따른 가족동반 이사를 기피하고 있음

- 2015년까지 이전을 완료한 89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가족동반 이주율은 26.6%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됨(국회 예산정책처, 2016)

○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교육·주거 여건을 개선해야만 하며 이를 

위한 재정투자와 해당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나 

실제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매우 미흡한 수준임

- 해양경찰청 직원들은 전국의 지부로 발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비슷한 인프라 

및 복지를 영위하길 바라는 것이 현실임

2) 타 지방해양경찰청 이전 사례검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사례

○ 2006년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신설되면서 신청사를 신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위치하였던 목포시 이외에 군산시에서 유치하고자 하였음

2) 한겨레 보도자료(2018.2.28.)

3) 경인일보 보도자료(2018.2.26.)



Ⅲ. 종합 및 결론

13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방청으로 행정부서업무 비중이 높은바 시내권을 선호하였고,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인프라가 조성된 곳을 선호하였음. 또한 목포시의 경우 도로 

포장 및 확장 등 기반시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신청사 부지와 기존 

해경부지의 교환으로 개발비용 보전하는 등의 이유로 목포시에 유지하기로 결정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사례

○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은 동해시 북평동 복지회관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2006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개청하면서 신청사 건설이 필요했음. 이때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에서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공략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방청은 동해시, 

산하기관인 특공대의 경우 삼척시에 조성되었음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사례 역시 서해비방해양경찰청과 유사하게 직원 거주 가능한 주택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자녀교육에 문제가 없는 위치를 선호하였음. 동해시 차원에서는 신청사 

부지를 도시계획변경으로 청사 조성준비를 원활하여지도록 하였으며, 이를 해경 부지와 

교환하였음. 또한 진입도로 일부를 조성하였음

- 삼척시의 경우 기반시설을 사전에 제공함에 따라 181억 상당의 특공대 훈련시설을 투자 

가능하도록 하였음

Ⅲ. 종합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인천 존치의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 비교, 권역 현황(EEZ 및 NLL, 구역내 대상선박 및 연안여객항로 

현황, 해역별 해상사고 분석, 대상해역 면적), 효율성 및 비용의 측면에서 쟁점을 논의함

○ 해양경찰청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은 행정과 현장업무로 구분되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 지역내 입지한다 하더라도 그 역할이 다름을 확인하였음

○ 권역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은 한중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남북 간 북방한계선

(NLL)이 엄존하는 첨예한 갈등 지역으로 인천의 지방해양경찰청의 존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지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해상은 EEZ으로 한중 양국이 해양자원과 해양영토를 두고 

다투는 지역으로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남한, 북한, 중국3국 간 갈등이 엄존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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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서해5도 주변 해역은 북한 경비함정, 해안포 등과 상시 대치하는 접점해역으로 육지의 

군사분계선(MDL), 비무장지대(DMZ)와 유사한 수역 (DMZ는 MDL 남북으로 2Km 

폭으로 설정)임

- 연평도의 경우 NLL과 거리가 1.4km, 백령도는 약 6.5km에 불과하며 중국어선 나포작전 

수행 시 북한 경비함정과 해안포의 동향을 파악하고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 계속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해군 함정과 합동단속이 

필수적인 해역임

○ 3국의 EEZ와 NLL 등 영해에 대한 이해가 달라 섣불리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역 및 상황에서 남북 간 갈등과 중국과 국제 갈등에 군사조직을 이용한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현장에서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해양경찰청의 주요 관리 선박(어선 및 수상레저기구)은 대부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객이 수동되는 연안여객 항로 역시 중부해양지방경찰청 

내 권역에서 가장 많은 항로수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음

○ 해역별 해상사고와 범죄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해상교통량과 해·수산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어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인천의 사고 및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할구역과 관제구역의 면적 역시 인천권역이 가장 넓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더불어 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회·물리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국회 

예산정책처, 2016)되고 있고, 타 지방해양경찰청의 이전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이와 

유사한 문제(인프라, 교육여건 등)로 인한 논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즉, 중부해경청의 입지결정은 단순 규제방식의 균형발전의 논의보다는 지방해양경찰청 

본연의 역할인 국방, 안보, 치안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함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장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지는 인천이며 

기존 해양경찰청사와 해경본부가 인천에 위치했었다는 점 역시 인천이 해양경찰의 중심 

기지로써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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